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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채택된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과 2008년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은 좀 더 효과적인 원조를 위해 적합한 원조체제를 갖출 것을 원조커뮤니티에 요구하고 있

다. 지난 십여 년간 연구자들과 각 국의 원조정책기관들은 원조의 제도 문제에 주목해왔으며 그 이

론적 근간에는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가 있다. 신제도주의에서도 특히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rational-choice institutionalism)는 개발원조의 문제를 합리적 개인의 선택이 다수

의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른바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action problems)’라 규정하

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들의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조건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고 주장한다. 다수의 행위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의 

오너십이 불분명해지고,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의 물리적, 정치적 거리로 인해 정책 피드백이 불가능

해지는 원조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s)’와 같은 

왜곡된 인센티브의 문제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신제도주의 학자들은 공여국 간의 경쟁체제 도입, 주

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원조결정과 실행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여국의 원조기관에 대

해서는 원조와 관련된 정보를 모든 원조업무 담당자들이 투명하게 공유하고, 원조의 결과물을 지속

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국제 원조커뮤니티는 

결과중심주의와 수원국 오너십과 같은 제도개혁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시키고자 하고 있다. 앞으

로 한국이 선진적인 원조제도를 구비해 나아가는 데에는 신제도주의적 접근과 진단이 유용할 것으로 

보이며, 본 논문이 이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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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차 대전 종전 후 유럽경제 복구를 위한 마샬플랜(Marshall Plan)으로 시

작된 현재의 국제개발협력체제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경제개발원조를 통한 저

소득국가의 빈곤타파와 경제발전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선진국과 국제금융기

구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원조공여자들은 새천년에 들어서면서 개발원

조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효과적인 개발원조에 

있어 제도(institutions)가 차지하는 역할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그 시발점 

중 하나는 1998년에 발간된 세계은행의 원조 성과에 대한 보고서인 ‘원조평

가(Assessing Aid, 1998)’이다. 동 보고서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원조 커뮤니티는 수원국의 ‘좋은 정책(good policy)’과 ‘건전한 제도(sound 

institutions)’ 없이 지속 가능한 발전도 궁극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믿음을 공

유해 왔다.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서 채택된 ‘원조효과성

에 대한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과 2008년 ‘아크

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은 한 발 더 나아가 수원국의 경제발

전에 원조가 조력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원조체제가 갖추어져야 함을 공고히 

하고 있다. 원조는 ‘돈’의 문제에서 ‘제도’의 문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Gibson et al., 2005). 

최근 십여 년간 학자들과 각 국의 원조정책책임자들은 공적원조체제 고유

의 제도적 특성을 밝혀내고 이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를 규명하는 데 주목해 

왔다. 이들은 개발원조의 문제를 미시적인 수준에서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

의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행위자들은 왜 특정한 행위를 선택하게 되며 그러

한 선택의 총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수원국의 빈곤타파라는 원조목표에 부합

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와 

이론의 바탕에는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라는 지적 전통이 있다. 

그 동안 신제도주의는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인 면에서 다소 주류에서 빗겨나 

있었으나, 2009년 노벨 경제학상이 신제도주의 전통의 수립과 발전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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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자 Oliver Williamson과 Elinor Ostrom에게 각각 주어지면서 신제도주

의는 새삼 주목 받고 있다. 합리적 개인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 전체

에는 불이익을 끼치게 된다는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 

(Olson, 1965)와 같은 문제의식은 최근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경제뿐

만 아니라 빈곤과 발전이라는 국제개발협력의 과제에 있어서도 해결의 중요

한 이론적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원조제도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통해 분석과 해결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

고 있는 신제도주의는 그 중요성에 비해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그 동안 활발

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가 진단하는 개발

원조체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들을 살펴봄으로써 개발원조의 문제를 진단하

는 데 있어 다양한 논의가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한국에서도 신

제도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현재와 미래를 고민해 볼 수 있는 

학문적 바탕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은 지난 2012년 DAC

회원국으로서의 첫 번째 동료심사(peer review)를 통해 원조효과성 의제의 

시행과 관련된 정책 전반에 걸쳐 진전이 있었다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동시에 원조규모의 증가, 중앙집중화된 원조정책결정체제의 구비, 

비구속성원조로의 전환 등과 같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OECD-DAC, 2012). 어느 때보다 한국의 개발원조가 국제적 규준에 부합

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 수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본 논문이 소개하는 신제도주의적 

원조연구가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한국의 개발원조연구와 정책부문의 선진

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다음 II장에서는 개발원조가 가지

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그 동안 학자들에 의해 논의된 쟁점과 이의 해결을 

위해 시도되었던 노력들 및 한계점들에 대해서 검토해본다. III장에서는 신제

도주의의 이론적 전제와 신제도주의 이론이 설명하고 있는 개발원조의 제도

적 문제들은 무엇인지 논의할 것이다. IV장에서는 개발원조에 있어 신제도주

의적 관점을 바탕에 둔 원조효과성의 과제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이루어진

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정리하고, 신제도주의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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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며 논문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II. 개발원조의 문제

신고전경제학의 성장이론은 저개발국가가 열악한 국내자본사정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이나 제조업과 같이 국가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에 

대해 지나치게 낮은 투자수준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 저발전의 주요 기제라고 

설명하고 있다(Harrod, 1939; Domar, 1957). 개발원조는 이들 국가가 빈곤

과 저발전의 악순환을 멈추고 빈곤의 함정에서 빠져 나와 자력 발전의 능력

을 갖출 수 있게 조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된다(Perkins 

et al., 2006). 일종의 발전의 사다리로써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Sachs, 2005). 이것이 개발원조의 이론적 근거이며,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제공된 원조와 수원국의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

이 원조효과성 연구의 목표라 하겠다.

문제는 지난 수십여 년간의 이 분야 연구를 종합해 본 결과 개발원조와 

경제성장 간 인과 관계는 생각만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

발원조가 수원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도 발표되었으나

(Papanek, 1972; Clemens, Radelet and Bhavnani, 2004; Moreira, 2005), 

대부분의 경우에 원조는 거시경제지표의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심지어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White, 1992; Easterly, 2003; Roodman, 2007; Rajan and Subramanian, 

2007; Ducouliagos and Paldam, 2009). 더 나아가 개발원조가 수원국에 정

치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주장까지 등장하였다(Boone, 1995). 

수원국의 지도자들은 원조를 정치적 획득물로 인식하고 개발원조를 유용하

게 된다는 것이다. 경제발전은 향후 유입될 수 있는 원조량의 감소를 의미하

게 되고 따라서 이들 지도자들에게 있어 수원국의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고자 

하는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결국 수원국의 정치적 부패는 심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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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제발전은 지체되는 가운데 원조는 지속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이른바 원조피로(aid fatigue)가 나타난 것도 세계적인 빈곤율은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원조가 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의

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원조커뮤니티 내외에서 쏟아지는 비판에 대한 전

통적인 원조공여자들의 성찰의 결과는 1998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원조평가

(Assessing Aid)’라는 보고서로 마침내 가시화되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세계

은행은 지난 50여 년간의 원조의 공과(功過)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수원국이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제

도적 환경이란 시장중심의 개방적 거시경제제도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굿거

버넌스를 의미한다. 전자는 ‘좋은정책(good policy)’으로, 후자는 ‘건전한 제

도(sound institutions)’로 불리며 성공적인 원조의 선행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학계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연구들이 뒤따랐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Burnside and Dollar(2000, 

2004)가 있다. 이들은 경제정책과 성장에 대한 기존 연구(Sachs and 

Warner, 1997)를 바탕으로 제도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정책인덱스를 구성

하고 이를 원조효과와 경제발전 사이의 매개변수로 이용하였다. 2000년 연구

에서 저자들은 정책 인덱스에 거시경제지표만을 포함시켰는데 이 때 사용된 

변수로는 무역개방도, 인플레이션, GDP 대비 재정흑자, GDP 대비 정부지출 

등이 있다. 2004년 연구에서는 제도지표가 인덱스에 추가되었다. 이때 추가

된 변수로는 Kaufmann, Krady, & Zoido-Lobaton(1999)에서 참조한 거버넌

스(Governance) 지수와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민주주의지수, 그

리고 국제국가위험지표(ICRG)의 제도환경지수가 있다. 

Dollar and Levin(2006)은 Burnside and Dollar(2000, 2004)에서 제시된 

제도의 개념을 구체화시켰다. 이들은 규칙, 규범, 행위, 사유재산권, 능력위주

로 투명하게 운영되는 공공조직과 이들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모두 제도

의 개념에 포함시켰다. 수원국에게 요구되는 ‘좋은 정책’은 자유로운 시장체

제로 유인하는 거시경제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건전한 

제도’란 사유재산권, 규제정책,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기관들, 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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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갈등해결기구 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과 제도를 

갖춘 저소득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중하위소득국가들보다 원조의 긍정적인 

효과가 현저하게 나타났다(Collier and Dollar, 2001, 2002). 

세계은행의 보고서가 발간된 이후 원조공여자들에게 수원국의 정책개혁은 

원조의 성공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여겨졌다. 조건부 원조의 필요성은 바로 

이러한 배경하에 대두되었다(World Bank, 2005; Moss and Subramanian, 

2005). 수원국의 제도 개혁을 유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조건부 원조정책

은 실상 국제금융기구에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여 년간 이미 IMF

와 세계은행은 조건에 입각한 차관(loans)과 무상원조(grants)를 수원국에 제

공해 왔기 때문이다(World Bank, 2005). 구조조정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SAPs)은 수원국의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정책개혁을 

단기차관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강도는 SAP만큼은 아니었지만, 국제금융기

구들은 개발원조에 있어서도 조건부원조제도를 도입하였고 공여국들은 수원

국 시장경제의 건전성과 굿거버넌스 수준에 따라 원조 배분을 결정하게 되었

다(Moss and Subramanian, 2005). 

그러나 원조공여자들의 생각보다 원조와 제도의 관계는 복잡하며 단선적

이지 않았다. 조건부 원조는 수원국으로부터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있

어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판이 뒤따랐다(White 

and Morrissey, 1999; Collier, 1997; Dollar and Svensson, 1998; Alesina 

and Dollar, 2000; Morrissey, 2004). Morrissey(2004)는 수원국에서의 정책

개혁은 상당 규모의 시간과 자원의 투입을 요구하며 따라서 공여국은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기 보다는 수원국에 오너십(ownership)을 더 주고 개입을 최소

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의 기대에 부응하는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10년이 걸린다고 보았다. Svensson 

(2000)은 또한 조건부 원조가 수년간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수원국 지

도자들이 일명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빈곤을 

퇴치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들 연구에 의하면 조건부원조를 받은 수원국은 원조사업 체결 시 약속

한 정책개혁을 이후에 수행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크게 불이익을 감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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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히려 추가적인 약속이행을 위해 후속적인 원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원조공여국이 수원국으로부터 어떤 방식을 통해 정책개

혁에 대한 믿을만한 약속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쉽게 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었다. 수원국 내정에 대한 간여를 금하고 있는 국제규

범(Santiso, 2001)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왜 원조공여자들이 조건부원조를 받

은 수원국의 약속불이행에 대해 좀 더 확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원

조를 지속시키거나 증가시키려는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

이 필요했다. 조건부원조가 기대했던 성과에 미치지 못하는데 있어 영향을 

끼친 요인은 무엇인가? 과연 공여국은 개발원조를 통해 수원국의 정책개혁을 

유도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제도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수원국에 

어떠한 원조도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일련의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인간행동과 인센티브를 구조화하는 제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

해가 필요하다. 신제도주의의 이론들은 경제, 정치, 정책 등의 분야에서 바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오래도록 탐구해왔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

색해 왔다. 다음 장에서는 신제도주의가 규정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신제도주의 이론이 진단한 개발원조의 제도적 문제점들에 대해 논의해 보기

로 한다. 

III. 개발원조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1. 신제도주의 이론과 개발원조

제도는 오랫동안 사회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던 개념이다. 

하연섭(2011)은 소위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들에서 공통점을 찾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제도라는 개념이 중심을 이루는 것 

외에는 이들 연구들 간 개념적, 이론적, 그리고 사상적 배경과 목적에 있어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정의는 역사적 맥락이나 문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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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구조를 이르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행위를 규정하는 일상적 규범이나 관

습과 같은 미시적인 의미를 지니는 것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있

다. 신제도주의에 대비해 무엇이 구제도주의(old institutionalism)로 대별되

는 지에 대해 선명한 분석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구제도주의

와 매우 근접한 주장을 하는 신제도주의 사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하연섭, 

2011). 

다만 크게 보아 신제도주의는 1950~60년대의 행태주의, 기능주의가 원자

화된 개인과 이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을 분석의 중심에 둠으로써 야

기시킨 몰역사성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입장으로 구제도주의에 대별된다고 

볼 수 있다. 신제도주의는 개인, 집단의 행위와 결정은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인 또는 집단과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

으로 관계를 형성하는 지에 대해서는 신제도주의 내에서도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며 이것이 곧 신제도주의의 주요 세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사회학적 제도주의(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구성한다(하연섭, 2003; Hall and Taylor, 2006). 개발원조와 관

련된 사회현상을 제도의 관점에서 접근함에 있어 이들 세 분파는 각기 다른 

방식을 채택해 왔다. 본 논문은 이들 중 특히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초점

을 맞추고 있으나, 그 전에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가 개발원

조를 어떻게 논의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개발원조에 있어 제도적 논의의 지형

을 좀 더 선명히 파악하고자 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원래 정치, 경제적 제도가 희소 자원을 획득하고자 하

는 경쟁 그룹 간의 갈등을 구조화하는 방식과 그러한 과정에서 불평등이 조

장되는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곧 맥락

(context)으로 이해된다(Hall and Taylor, 2006). 개인의 선호는 역사적 맥

락에 의해 결정되며, 이것이 바로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의 개념이다. 

원조연구에 있어서 역사적 제도주의의 영향은 국가간 개발원조체제를 비교

하는 연구에서 주로 발견된다. 예를 들어 국가마다 왜 다른 형태의 원조제도

가 수립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맥락에 따라 결정된 원조관련 제도들

과 이를 통한 경제, 사회 발전의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Moa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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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에서 특정 형태의 조직이 발

전하고 진화하는 양상을 설명하고자 하며 문화적 요인을 강조한다(Hall and 

Taylor, 2006). 사회학적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개인과 집단의 무의식과 습관

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를 포함하므로 다른 제도주의 분파에 비해 매우 광의

로 정의된다. 이 때 개인은 분석 단위로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원조연

구에서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이론적 바탕으로 하는 경우에는 주로 구성주의

적 접근을 채택하거나(Noel and Therien, 1995), 원조에 대해 대체로 비판

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경향을 띠는 것을 알 수 있다(Andrews, 2010). 이들

은 현재의 개발협력체제는 기존의 제도와 권력구조를 반영하고 있으며 원조

의 한계는 바로 이들 기존 체제의 한계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원조연구는 주로 국제원조체제가 개별 국가의 정치경제적 발전의 양상에 미

치는 영향을 다소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합

리적 선택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개발원조의 규범적 당

위성보다는 주로 효율성의 측면에서 원조를 평가하고자 한다. 즉 개발원조는 

수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일종의 정책도구이며, 당위성에 대한 정치적 평가

는 배제된다. 따라서 합리적 제도주의에 기반한 원조 연구들은 현재의 원조

체제 내에서 원조의 효과가 나타나거나 혹은 반감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며, 실질적인 정책 입안에 있어 유용한 이론적 기반으로 

쓰이게 된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이론은 분석 대상을 규정하고 문제를 인

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간명하고 정합적인 특성을 보여주며, 이는 곧 원조제

도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분석 및 진단도구로써 이점이 된다. 개발원조에 대

한 신제도주의의 세 분파의 접근 방법은 그러나 상호 배타적이라고 볼 수 없

으며, 경우에 따라 상호보완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제도주의적 접근

을 통해 원조 제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립

된 원조제도의 인센티브 구조는 합리적 선택 이론을 통해 분석하는 연구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신제도주의 분파와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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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선택 제도주의를 대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합리적 선택 이론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합리적 선택 이론의 특성은 대략 다

음의 세 가지 정도로 압축된다(하연섭, 2011). 첫째, 사회현상의 설명에 있어 

기초가 되는 것은 개인의 선호, 의도, 선택으로 이들은 이미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라 부른다. 

원조의 분석에서 개인은 원조업무를 맡은 책임기관의 공무원과 같은 행위자

들일 수도 있고 국가나 원조기관과 같은 집단이 될 수도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선호와 동기를 가진다. 예를 들어 공여국 원조기관의 공무원들은 원조

의 성공을 통해 보람을 느낄 수도 있으나 동시에 승진, 조직의 발전과 같은 

이해관계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기들이 다른 행위자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분석틀을 통해 설명

할 수 있다. 

둘째, 행위자들 간에는 일종의 교환관계(exchange relationship)가 성립하

며 교환관계에 놓인 개인들은 서로 평등하다. 또한 개인은 합리적인 동시에 

전략적이며 상대방의 선택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더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최적점 또는 균형점(equilibrium)에 도달하게 되기도 한

다. 합리적 선택 이론의 분석은 이 균형점을 분석하는 것에 다름아니라 할 

수 있다. 원조에 있어서 행위자들 역시 각자의 이익 추구 과정을 통해 바로 

이러한 균형점에 도달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때로 경제발전이라는 원

조의 본래 목적보다는 원조 자체를 유지시키고자 하는 원조행위자들의 이해

를 반영하게 된다는 데에 있다. 

셋째, 합리적 선택이론은 보편성을 추구한다. 즉, 합리적 개인에 대한 가정

은 언제 어디에서나 적용 가능하며, 모든 인간행위는 수단과 목적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고, 개인이 가지는 개별적 특성은 무시해도 좋다고 본다. 그러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이러한 가정에 더해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의 개인의 비합리적인 선택과 그로 인한 결과까지 설명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인센티브가 제도를 통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원조 체제 내의 개인은 합리적 개인이라는 보편성을 가지지만, 원조제도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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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제약에 의해 구속 받고 때로 비효율적인 결과에 이르는 선택을 한다

고 보는 것이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 제도는 일명 ‘게임의 규칙(rule of the game)’

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제도에 대한 규정은 경제학자인 Douglass North의 

논의로부터 비롯되었다. North(1990)는 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도는] 사회적 게임의 법칙으로… 인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고자 고안

된 제한장치이며… 정치적, 사회적, 혹은 경제적인 인간 상호작용의 인센티브

를 구조화한다”(p. 60). 

       

North(1990)가 설명하는 제도는 구성원, 조직 규범 등 물리적 실체가 존

재하는 ‘조직(organizations)’의 개념과 구분된다. 그에 의하면 조직은 고안된 

제도에 영향 받는 대상이자 그러한 영향 아래 특정 행위를 선택하는 행위자

의 한 부류이다. 제도는 법, 규칙과 같은 정형화되고 공식화된 것에서부터 관

습, 전통, 문화와 같이 비정형적이고 비공식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정

의할 수 있다. Ostrom(2005, 2011)은 이러한 North의 제도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제도는 곧 규칙(rules)이라 규정하며, 행위자들간의 거래의 대

상이 되는 재화(goods)의 성격이 규칙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개발원조를 통해 수원국에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많은 경우 공공재이며, 

개발원조 자체도 일종의 국제공공재(global public goods)의 성격을 띤다

(Jayaraman and Kanbur, 1999). 공공재의 특성은 불특정 다수의 접근과 사

용이 모두 자유롭고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그 혜택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원조는 다양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 원조제도와 기관의 딜레마

       

Ostrom은 신제도주의 전통을 이끄는 대표적인 학자로서 지난 수십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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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한 ‘제도분석(Institutional Analysis)’의 이론과 방법론을 발전시켜 왔으

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마을 단위 자원관리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개발정책 

분야에도 기여한 바 크다. 이러한 배경으로 1999년 스웨덴의 원조책임기관인 

SIDA(Swed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는 Ostrom

을 책임연구자로 한 연구팀에게 자국의 개발원조체제에 대한 제도분석을 의

뢰하였다. 2002년 단행본 형태로 발간된 연구보고서는 개발원조제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지에 대해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분석을 내놓고 있

다. Ostrom의 연구팀은 근본적으로 원조제도 내의 행위자들은 “왜곡된 인센

티브(perverse incentives)”를 가지기 쉽다고 주장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를 위해서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발생하게 되는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원조제도가 가진 왜곡된 인센티브는 무엇인가? Svensson(2006)

은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납세자와 수혜자 간의 지리적, 정

치적 거리가 존재하며 이는 “정보의 단절된 피드백 고리(broken feedback 

loop of information)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 개념은 Martens et al. 

(2006)이 처음 언급한 것으로 원조행위자들 간 정보의 왜곡 또는 부재로 인

해 발생하는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s)의 심화를 의미한다. 

둘째, 공여국과 수원국 정부를 포함한 행위자들은 행위의 선택에 있어 자국

의 정치적 환경에 따른 제약을 받는다. 셋째, 다수의 주인(multiple principals)

이 존재한다.

먼저 “정보의 단절된 피드백 고리의 문제”를 살펴보자. Martens et al. 

(2006)에 따르면 개발원조는 그 혜택이 원조의 재원인 세금을 납세한 공여

국의 국민이 아닌 수원국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공

여국의 국민들(납세자들)은 원조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통해 성과

를 올렸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지리적, 기술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납세자들은 원조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는 대

부분 원조기관의 성과를 강조하는 쪽으로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원조기관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도출되

었는지에 대해 납세자들은 정확히 알기 어렵다. 한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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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조기관 심사와 감독은 편의상 원조사업이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장기적 영향평가보다는, 당해 연도에 배정된 

원조액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에 집중되기 쉽다. 원조사업의 직접적 수혜

자가 되는 수원국 국민들은 잘못된 원조사업 결과에 대해 해당 공여국에 피

드백을 취하는 일이 불가능하다. 결국 납세자, 원조기관, 수혜자의 정보 연결

망은 순환적 고리의 형태를 취하지 못하고 끊어진 구조를 가지게 된다는 것

이다.

Martens et al.(2002)은 이러한 원조의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의 결핍

과 왜곡의 문제를 이론적으로는 ‘주인-대리인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

는 데 바로 이와 유사한 접근이 Gibson et al.(2005)에서도 전개되고 있다. 

이들은 개발원조의 제도적 딜레마의 기저에는 집단행동의 문제가 있으며, 이

는 다시 두 가지 양상으로 표출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가 Martens et al. 

(2002)도 지적한 “정보의 문제(information problems)”이다. 개발원조에서 

무엇보다 문제시 되는 상황은 행위자들 간의 불완전한 정보 교환과 이에 따

른 편향되거나 왜곡된 대응에 있다는 것이다. 원래 합리적 선택 이론은 행위

자의 완벽한 정보 습득을 가정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의 개발원조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 결국 불완전한 정보 상황에서 행위자의 합리적 결정에는 한

계가 따르게 되는 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 선택이론의 전제를 완화

시킨 개념이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이다(Simon, 1972, 1985). 

원조행위자는 제한된 합리성으로 인해 오류를 범하게 되며, 이것이 때로 불

합리한 선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 개념의 요점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정보의 문제 중 대표적인 형태인 주인-대리인 문제는 주

인의 이익을 성취하기 위해 고용된 대리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 자신들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이익에 불리한 정보를 숨기거나(hidden 

information), 주인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하기 보다는 주인에게 불리한 선

택을 하면서 이를 드러내지 않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취하거나

(Akerlof, 1970; Spence, 1973), 혹은 이렇게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함으로써 

취하는 이익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지게 되는 등의 상

황을 가리킨다(Alchian and Demsetz, 1972; Tirole, 1986). Gibs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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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는 개발원조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는 원조기관과 공여국 국민들 사이

에, 본 국의 원조기관과 해외사무소 간에, 그리고 원조기관과 원조사업자 간

에 각각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Gibson et al.(2005)이 제시하는 원조제도의 두 번째 문제는 “동기

(motivation)의 문제”이다. 이는 원조가 자원으로서 가지는 특정한 성격이 

행위자들에게 이기적인 동기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선택을 하게끔 만든다는 문제의식이다. Gibson et al.(2005)이 소개하는 원

조에서의 동기의 문제는 공공재의 문제(public goods problems)나 공유재의 

문제(common-pool resources problems)와 같이 기존의 공공정책에서 발생하

는 딜레마도 있지만 원조제도 고유의 성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 

문제는 ‘사마리아인의 번민(Samaritan’s Dilemma)’으로 설명할 수 있다. 원

래 Buchanan(1977)이 처음 소개한 이 개념은 원조제도의 딜레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공여기관이 입법부로부터 받는 예산을 정치적 자원으로 인식

하고 이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원조액의 유지 

혹은 증가가 중요하다. 한편 수원국은 열악한 국내 상황이 유지되어 원조가 

지속되는 편이 지속적 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

치적으로도 유리하다고 인식하게 되고, 따라서 공여자가 원조의 조건으로 제

시한 정책개혁을 달성하지 않고자 하는 인센티브를 가지게 된다. 결국, 공여

국과 수원국은 원조의 효과를 달성하지 않으면서 원조를 유지하는 지점에서 

균형점을 찾게 된다. 

개발원조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제도적 특성은 ‘주인의 다자성(multiple 

principals)’으로 설명할 수 있다(Martens et al., 2002). 수원국 입장에서는 

공여국 뿐만 아니라 컨설팅 등의 업무로 참여하게 되는 원조사업자들이 그들

의 주인이 된다. 여기에 공여국의 각기 다른 기관에서 하나의 수원국에 원조

를 주는 경우, 또는 다양한 국가에서 수원국 내의 유사 부문에 대해 원조를 

주는 경우에도 역시 다수의 주인이 발생한다. 주인의 다자성은 원조정책의 

일관성을 추구하기 어렵고 대리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 수원국에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는 등 원조의 비효율성으로 직결될 수 있다. 파리선언의 

원조효과성 의제에서 ‘원조공여국 간의 조화(Harmonization)’는 바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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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공여국들 간에 정책 조율과 협력을 권고하고 있

다.

개발원조체제에는 공여국과 수원국 외에도 다른 행위자들이 존재하고 있

으며, 따라서 국가간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이들 행위자들 간의 협의도 원조

효과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들의 관계는 네트워크 형태

이며, 주인-대리인 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개발원조는 근본적으로 공동

생산(joint production)활동이지만, 참여자들은 이기적인 동기에 따라 행위를 

결정한다. 결국 이익의 분배, 권한과 의무의 설정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존

재하지 않는다면 이해상충의 발생은 불가피하게 된다. 이러한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오너십의 설정이다. 즉 규칙이나 규약에 의해 누가 주인

이며 그 책임과 권한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으면 집단행동의 문제

는 심화될 수 밖에 없다(Gibson et al., 2005).

원조제도에서 가장 핵심적인 행위자라 할 수 있는 원조 기관의 문제에 대

해서는 특히 위계적 조직연구라는 관점에서 신제도주의 이론이 강점을 보이

고 있다. 스웨덴의 원조기관인 SIDA에 대한 연구를 통해 Gibson et al. 

(2005)는 원조기관은 그 실적에 대한 대중으로부터의 감시와 견제가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며 따라서 원조기관은 원조사업 집행을 통

한 조직 생존에 집중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들은 조직 내에서 원조사업에 대

한 정보 교환을 통해 성공과 실패에 대한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정보의 문제

는 극복될 수 있으며 원조사업의 결과가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될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공여국의 원조기관 내

에서는 이러한 학습에 대한 인센티브가 조직 차원에서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승진, 급여상승 등) 따라서 조직원들은 개인적인 자원을 투자해야만 이러한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는 점이다. 결국 원조기관 내에서부터 

효과적인 원조의 결과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

다는 것이 이들의 처방이다.1

 1. 저자는 Gibson et al.(2005)의 연구 결과에 대해 SIDA 측과 이메일 인터뷰를 수행하
였다. 그들의 반응은 복합적이었다. 제도학자들을 통한 원조의 연구를 수행한 것은 
원조 공여국들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진 스웨덴의 원조 기관다운 자세
라 할 수 있으나 직접 인터뷰해 본 결과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한 연구에 대한 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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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기관의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학

자는 경제학자인 Easterly이다(2006, 2007). 그는 비록 신제도주의 학자로 분

류되지는 않고 있으나 지난 수년간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개발원조 무용론이

라는 다소 극단적이기까지 한 주장을 펴고 있으며 그 핵심에는 바로 국제개

발원조체제와 원조기관의 제도적 한계에 대한 비판이 있다(Easterly, 2007). 

그는 원조기관이 원조정책의 시행에 있어 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

으며 이는 “계획자(planner)”와 “연구자(researcher)” 접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Easterly, 2006). 그는 원조기관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에 따라 원조사

업을 수행하는 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원조에 대한 평가는 

원조액의 집행과 사업의 종료에 대한 평가에 다름 아니며, 이러한 단편적인 

평가를 통해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

이다. 덧붙여 원조기관 내에서 부정적인 원조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

하고 기존 사업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무시하는 경향이 조직원 사이에 존재

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원조기관이 비효율적 관행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수원국의 저발전의 기제를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기존의 원조 제도를 

수정하고 개혁할 수 있는 연구자의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asterly

는 또한 원조 기관이 겉으로 보여지는 큰 규모의 사업체결에 집착하기 보다 

분명한 수요가 존재하는 사업을 단기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주장한

다(Easterly, 2007). 그는 궁극적으로는 개발원조에 있어 시장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원조조달에 있어 공여국 간의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원국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개발원조를 선택하는 것이 원조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신제도주의 경제학자인 Svensson(2003)은 원조기관이 사업결과에 

상관없이 원조를 주려는 경향이 강한 것은 원조분배와 조달결정이 개별적으

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에 의하면 원조자원의 분배는 공여국

의 중앙정부나 의회에서 결정되고, 이를 조달하는 일은 수원국에서 이루어진

반드시 호의적인 것 만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SIDA는 조직 내 정보의 공유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수원국의 오너십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직 내의 저
항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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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문제 동기문제

원인 완벽한 정보 습득의 실패 원조행위자들의 이기적 동기

딜레마
주인-대리인 문제
도덕적 해이
역선택

사마리아인의 번민
공공재 문제
공유재 문제

가능한 
해결책

행위자들 간 투명한 정보공유와 성공 
및 실패사례에 대한 학습
결과에 기반한 원조

원조의 경쟁체제 도입
수원국 및 수혜자들의 오너십 증진

자료: Gibson et al.(2005)를 참고하여 저자가 작성.

<표 1> 개발원조의 제도적 문제

다. 따라서 수원국은 재정 압박에 시달리지 않으며(공여국의 원조기관이 이

러한 압박의 대상이 된다), 원조를 통해 정책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인센

티브를 갖지 못한다. 원조분배에 있어 원조공여기관의 기회비용은 매우 낮은

데, 이는 그들에게는 재정을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앞서 설명한 ‘사마리아인의 번민’ 상황으로 이어진다. 공여기관이 만일 

계획보다 적은 재정을 사용한다면 후년에 재정은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곧 

해당기관의 정치적 중요성이 하락하였다는 신호가 된다. Mosely, Harrington, 

and Toye(1995)는 세계은행의 차관관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보인다

고 지적하고 있다.

Araral(2008)은 ‘동기문제’로부터 비롯된 두 가지 원조제도의 딜레마를 제

시하는데 그것은 “후견인(patron)의 딜레마”와 “커리어(career) 딜레마”이다. 

전자는 원조 공여국이 원조사업 체결 시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수원국에 

대해 사업의 회수와 같은 강력한 제재(sanctions)를 내리고 싶어하지 않으며 

이는 정치적 후견주의(clientalism)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Kanbur, 2000). 후견인의 딜레마의 또 다른 측면에는 수원국이 심각한 부

채 수준의 채무국일 경우, 원조가 수원국의 지속적인 부채 상환을 가능케 한

다는 공여국의 믿음이 작용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수원국은 자칫 

장기 채무국이 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커리어 딜레마는 공여국

의 원조담당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직위나 직장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현

재 수준의 원조액을 유지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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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과중심주의와 오너십을 통한 원조효과성의 증진

이제까지 살펴 본 신제도주의 학자들의 원조연구는 이론적인 차원에서 기

존 원조체제가 구조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이들의 제안을 

모두 받아들이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기존의 원조공동

체가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은 학자들이 제시한 제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

유하면서 기존 전략에 수정을 가하는 것이다.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조건부 

원조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수정안은 사후 조건부 원조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Svensson(2003)은 정책 개혁의 조건이 원조집행 이전에 주어지기 보

다는(ex ante) 이후에 주어지는 이른바 사후 조건부 원조(ex post condi- 

tionality)가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수원국이 원조를 받기 위해서

는 공여국이 제시한 수준의 제도적 환경을 우선 갖추어야 하며, 적절한 수준

의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원조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몬테레이합의문(2002)은 수원국의 정책 개혁에 대한 평가가 원조집행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다자간 및 개별 

공여국의 원조기관들에도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원조연구기관인 세계개발

센터(CGD)는 ‘빈곤’과 ‘제도’ 항목을 사후 조건부 원조를 위해 구성된 평가 

인덱스에 포함시키고 있다(Roodman, 2003). Dollar and Levin(2006)은 이 

인덱스의 적용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자간 원조기구(아프리카 개발기

금, 세계은행 등)가 개별 공여국의 원조기관보다 제도적 기준에 따라 사후 

조건부 원조를 실행하는 경향이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사후 조건부 

원조를 수행하는 기관들은 빈곤 의제에 대해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빈곤과 굿거버넌스를 제도 평가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2005년 ‘원조 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과 2008년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은 원

조에 있어 결과중심주의(result-based aid)와 공여국 일방주의에서 벗어나 수

원국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원조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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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원국 주도의 원조로 점차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에서는 그 밖에도 다양한 어젠다가 제

시되었지만 결국 핵심적인 메시지는 결과중심주의를 통해 사후 조건부원조

의 효과성을 강화하고, 인센티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원국이 원조의 

오너십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대표적인 개별 원조공여국의 사후 조건부 원조 도입은 2004년 미국에서 

설립된 새천년도전공사(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MCC)의 사례

를 들 수 있다. 이 기관은 미국 USAID와는 별도의 기관으로서, 수원국이 갖

추어야 할 제도에 대한 상세한 평가 목록(굿거버넌스에 기반)을 작성하여 원

조를 받은 이후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 이후 원조에 영향을 

미치도록 정하고 있다. MCC에서 정한 굿거버넌스의 기준은 정의로운 통치

(정치적 권리, 시민의 자유, 법치주의 등), 사람에 대한 투자(여자 어린이를 

위한 기초교육, 공공보건투자 등), 경제적 자유(재정정책, 무역정책, 규제의 

질) 등을 포함하고 있다(Johnson and Zajonc, 2006; Radelet, 2005). 

사후조건에 기반한 원조에 대한 비판도 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는 

공여국이 수원국에 대해 선택성(aid selectivity)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이

다. 원조의 선택성이란 이미 제도적인 여건이 마련된 국가에게 원조를 주는 

것으로 자칫 원조가 절실한 최빈국을 배제하고 중하위소득국을 원조의 대상

으로 삼게 되는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결국 이는 원조의 본래 목적으로

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Killick(1997)은 원조의 선택성은 원조

를 받을 수 있는 수원국의 수를 줄이고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지적하고 있으며, Drazen(1999)은 거버넌스의 질에 따라 원

조를 조절하는 경우 이것이 경제적으로 수원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는 미지수라고 보았다. Johnson and Zajonc(2006)의 실증적 연구는 사후조

건부 원조가 수원국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Epstein and Gang(2009)은 정형모형(formal models)을 통해 사후 조건부 

원조가 수원국의 거버넌스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증명해 보

였다. 

사전 또는 사후 조건부 원조의 핵심은 어떻게 수원국에서의 정책개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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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믿을만한 약속과 이행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있다. 원조커뮤

니티는 원조가 수원국의 정책과 최대한도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

고 기존의 수원국의 정책과 자원을 가능하면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공여국-수원국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

았다. 그러나 이러한 파트너십은 자칫 공여국의 주도 하에 수원국이 보조를 

맞추는 형태를 띠기 쉽다. 그러나 수원국야말로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필

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이 주도권을 가지지 않는다면 원조사업이나 원조프로그램의 성공적 운영이 

힘들다. 앞서 논의한 대로 공여국은 수원국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

므로 원조의 관리, 감독 기능에 있어 한계를 가진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는 원조사업이 끝난 후 수원국이 원조의 효과를 스스로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오너십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제금융기구들은 오너십을 증진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펴고 있다(IMF 

2002). 세계은행은 오너십을 ‘국가오너십(country ownership)’으로 정의하며, 

“프로그램, 계획, 전략 등 조건부 원조의 일환”으로 오너십을 도입, 수원국의 

책임과 권한을 강조하고 있다(World Bank 2005). 그 동안 주요 원조공여국

들은 수원국의 국가오너십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편을 마련해왔다. 

1990년대 후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통합적인 접근방법(comprehensive 

development frameworks)’과 ‘빈곤감축전략보고서(PRSP)’에 기반한 개별 

수원국의 발전전략 수립이 그 한 예이다(Crespin, 2006). PRSP는 기본적으

로 수원국에 의해 작성되며 국가의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기술하는 보고서이

며 따라서 공여국이나 NGO와 같은 제3자가 아닌 수원국이 원조에 대한 필

요성과 도입방법을 스스로 정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국가오너십의 구현으

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PRSP의 문제는 정책개혁을 일종의 원조의 결과물로 보는 사전 조

건부원조의 형태에서 탈피한 대신, 경제발전을 위한 정책개혁의 세세한 전략

과 과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조건부 원조가 ‘내용(content)’에 대한 조건을 요구했다면 이는 “과정에 대

한 조건(process conditionality)”일 뿐이라는 것이다(Dijkstra, 2011).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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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종류의 공여국 중심의 조건부 원조 형태가 되는 것은 아닌지, PRSP

를 통해 수원국이 과연 어느 정도의 오너십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논쟁의 대

상이 되고 있다. 또한 PRSP는 명목상 수원국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원조정

책과정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직접적인 원조수혜자들과 

시민사회를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실질적으로 취약한 정치 구조를 

가진 수원국에게 쉽지 않은 요구사항이라는 점이다. 사실상 이러한 전면적인 

참여적 정책과정이란 선진국인 공여국에서도 쉽게 실행되기 힘든 것이다. 그 

밖에도 PRSP를 작성하는 데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Hefeker et al., 2006; Crepins, 2006; Dijkstra, 2011).

수원국 정부 뿐만 아니라 원조사업체와 시민 사회도 원조의 오너십 문제

에 있어 고려해야 할 중요한 행위자들이다. 원조사업체와 수원국은 일반적으

로 주인(원조사업체)-대리인(수원국)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는 공여국의 원

조담당기관이 현장에서 원조수행에 직접 가담하고 있는 원조사업체에 종종 

많은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이다(Gibson et al., 2005). 그러나 기본적으로 원

조사업체는 원조사업을 통해 사적으로 최대의 이익을 취하는 것을 동기로 가

진 행위자이기 때문에 공공재인 원조를 조달하는 데에 있어 공공기관과는 다

른 각도로 고려되어야 한다. 원조공여기관은 이들 사업체의 행위를 규제하고 

감시하는 법규를 갖추어놓는 것이 중요하며(Svensson, 2000), 이들로 인해 

수원국의 오너십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관료주의의 위계성으로 인한 원조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한 방안으

로서 수원국이 선택할 수 있는 원조제공자의 유형이 다양해지는 것은 그러나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에는 NGO나 국제 기구를 통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원조가 제공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지역 NGO나 

지역정부가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직접 원조를 수혜하는 사례도 있다

(Campbell et al., 2003). 단, 국가간 원조가 아닌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자칫 수원국의 정치경제체제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원조공여자의 

개입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원국의 상황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정상적인 공공서비스체제의 작동을 통해 원조를 비롯한 각종 

공공서비스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원국의 시민사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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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정책에 대한 감시와 관리라는 제 역할을 담당하여 단절된 피드백 고리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중요하다. 

V. 결론

개발 원조의 역사는 어느덧 60여 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세계 인류의 6

분의 5는 여전히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Sachs, 2005) 이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결국 나머지 6분의 1이 누리고 있는 상대적인 번영과 안정도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원조가 제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빈곤국

의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있지만 이것이 국제개발협력체제의 전

면 부정이라는 결론으로 치닫는 것은 현명한 해결책은 아니다. 인도적 원조

를 통해 절대기아와 빈곤을 이겨내고 있는 지역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으

며, 전쟁과 극단적인 정치적 갈등으로 국가기능이 마비된 지역의 시민들이 

보호받고 나아가 자생적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전체 원조액이 감소하면서 원조

의 환경은 척박해지는 듯 하지만(UN, 2012),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개

발협력체제는 상생의 지구경제를 위한 국제협력체제의 일부로서 지금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2005년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과 2008년 ‘아크라행동계획’은 바로 

이런 효과적인 개발원조의 운용을 위해 각 국에게 제도정비 등 실질적인 행

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본 고는 이러한 개발원조의 현실적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는 신제도주의적 이론과 관점

이 매우 유용할 것이라 보고, 다른 신제도주의 분파에 비해 개발원조 연구에

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주요 학자

들의 이론과 주장들을 검토하였다. 요약하자면 이들은 개발원조제도의 문제

는 ‘집단선택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s)’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의 인센티브가 전체적인 이익에 기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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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혹은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학자들은 공여국 간의 경쟁체제 도입,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

한 원조결정과 실행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원조공동체의 현

실적 대안은 원조의 규모보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평가체제의 도입과 공

여국보다는 수원국이 주도성을 가지고 원조를 수행하는 오너십의 확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안들이 하루 아침에 도입될 수 있거나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데에 또 다른 원조의 딜레마가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하

는 원조의 경우에는 적절한 평가도구의 개발과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Klingebiel, 2005). 또한 사후조건

부 원조의 전제로서 원조의 성과가 평가될 경우 자칫 선택적 원조(aid 

selectivity)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Killick, 1995; Epstein 

and Gang, 2009). 오너십의 경우에도 과연 공여국이 원조에 대한 결정권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원국에게 이양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취약한 수원

국의 정치적 기반과 공여국 내부의 정치적 이해갈등으로 볼 때 이 역시 쉬운 

해답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개발원조의 모든 제도문제에 대해 해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그들의 대안이 개발원조의 제도문제를 해결하는 유

일한 방안도 될 수 없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합리적 선택 이론과 마찬

가지로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기반하는 인식론으로 인해 협소한 이론적 전제

와 제한된 문제의식을 갖출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이들의 대

안이 다소 기계론적이며 국제개발협력체제에 배태된 근본적인 정치적 문제

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Haan et al., 2007). 그러나 합

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기반한 원조연구는 원조를 경제지표로 이해하거나 대

외정책의 도구로 상정하여 분석하는 다른 학문 분과의 연구들과 비교하였을 

때 제도와 행위자라는 좀 더 근본적인 원조 자체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비교적 설명력이 높은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근간에 바탕을 두고 있

어 분석의 체계가 견고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신제도주의학자들의 이론을 경

험적 사례에 적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아 앞으로 이 분야의 발전 가능

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Martens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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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발원조에 대한 신제도주의의 입장과 주요 연구에 대한 검토

를 통해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다양한 상황의 공여국들이 당면하고 있는 원조의 제도적 

문제를 직접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논의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본 고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후속 연구로서 수행될 수 있으리라 본

다. 원조공동체는 그 동안 수원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개발원조가 

의도한 바대로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좋은 제도가 먼저 수원국

에 정착되어야 한다는 노선을 견지하였으나, 공여국 내의 행위자들 간의 정

치경제적 이해갈등과 제도적 한계는 개발원조가 극복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임에 분명하다. 이를 위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와 다른 신제도주의 이

론들과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좀 더 총체적인 이해와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 

본다. 신제도주의의 세 분파가 원조 연구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

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흥미롭고

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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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s the Matter with Development Aid? 
A New Institutional Approach

Hye Yun Park
Post-doctoral Researcher,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and Cooperation

Ewha Womans University

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of 2005 and the Accra Agenda for 

Action of 2008, which called for better institutions in both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were two important developments that marked the shift of the agenda of 

the international aid community towards aid effectiveness. While aid community 

began to adopt changes in institutions and policies, there is yet much to be improved. 

For those who are working on the reform, it is indeed quite important to understand 

what aspects of institutions place particular constraints upon the incentives of the 

actors within them. To solve this question, new institutionalism ― in particular 

rational-choice institutionalism ― may provide an insightful analysis. It argues that 

aid institutions tend to have “collective-action problems” in which rational actors’ 

optimal decisions end up with collectively sub-optimal outcomes. Development aid 

also involves “multiple-principals” and “broken feedback loops of information” 

(Martens et al., 2002), both of which may formulate perverse incentives for actors. 

New institutionalists have suggested a number of alternative paths for solving 

institutional dilemmas of development aid: a competition among donors, and a 

participatory process of decision making regarding aid. For aid agencies,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make all information transparent so that relevant aid 

officials can learn from past practices and manage and sustain the outcomes of aid 

after projects are completed. For this to take place, organizational incentives within 

these agencies are critical. The present paper is expected to be a first step towards 

institutional understanding of development aid in Korea and to contribute to the 

future progress in Korean development aid. 

Keywords: development aid, aid effectiveness, rational-choice institutionalism, 

collective-action problems, principal-agent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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